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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법률안 수정안
바.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

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

화함.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일반민사

절차에서 요구하는 개연성에 훨씬 미치

지 못하는 “합리적인 가능성”이라는 것

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를 반영하고자

함(안 제9조).

바.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

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

화함. 난민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확

립된 난민인정결정권자의 사실 확인 의

무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“유리한 해석

에 의한 이익”(benefit of doubt)를 반

영하고자 함(안 제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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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 수정안

제9조(입증책임 및 입증정도) 난민신청

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

다. 다만,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

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

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

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

아니 된다.

제9조(입증책임 및 입증정도) ① 난민신

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

한다. 다만, 난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

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모든 관

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를

공유한다.

②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

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

무부장관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

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

여서는 아니 된다.

* 유엔난민기구의 유권해석과 각국의 판례 등을 통해 확립된 난민 관련 특

수한 증거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.

* 결정과 판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

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. 


